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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

   - 올해 51개 자치단체 355개 구역 대상 정비계획 확정
   - 도로 횡단케이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危害) 설비 정비 추진
   -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24년 100만회선, 25~27년까지 매년 200만회선)
   - 제3차(‘26 ~ ’30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지상 정비 사업 지중화(지하 매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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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3,673본(한전주 112,653본, 통신주 

41,020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危害)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

(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향성압입 공법의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 지중 구멍뚫기(드릴링) 방식의 지중관로 매설 공법

< 지중 압입공법 개념도 >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2024년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2024년도에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하였고, 전국에 

누적‧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하여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거현장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도 

다소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이후에도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인입전주 - 건물 구간의 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공동주 활용 시범사업, △지중 압입(HDD) 공법을 활용한 지중화 시범사업,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도입과 정책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며,

  올해 수립할 예정인‘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

에서는 생활환경 주변의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정비 

완료 지역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 강국

으로 이끌었던 연결망 기반시설이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생활환경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로 인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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